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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주요 현황

❑ (경제성장률 요인 분해) 노동생산성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음

⚪ 경제성장률에 대한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및 생산가능인구의 기여도는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양의 기여도가 유지되고 있음

－ 노동생산성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1980년대 7.0%p에서 2020년대 

2.5%p로 하락

－ 근로시간 및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음이거나 0%p

대로 하락

❑ (시간당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

⚪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81년 5,120원, 1997년 15,373원, 2020년 36,532원, 

2025년 40,818원으로 45년 동안 약 8배 증가

⚪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1983년 12.5%, 1990년 7.4%, 2000년 5.2%, 2015년 

2.9%, 2025년 2.2%로 지속적으로 둔화

[연도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연도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주: 1. 각 연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로그값임

2.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주: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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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노동생산성)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이 지속,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업의 증가율보다 커서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제조업과 서

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2020~2024년): 제조업 2.4%, 서비스업 1.1%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 2020년 51.5% → 2024년 47.5%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크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수준(2023년 기준)은 OECD 38개 국가 

중 6위, 서비스업은 27위

－ 2023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및 G7 개별 국가들

을 모두 상회

－ 2023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및 G7 개별 국가

들을 모두 하회

⚪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비율은 49.4%로 OECD 평균

(95.7%), G7 평균(86.7%), 일본(88.2%) 등을 모두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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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국가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한국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격

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2018~2023년 연평균): G7 평균 0.6%, 한국 2.5%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2018~2023년 연평균): G7 평균 1.7%, 한국 1.1%

3. 노동생산성 영향요인 분석

❑ (분석개요)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등을 통해 

산업별 생산성 격차, 기업특성 요인 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R&D 투자, 수출, 기업규모, 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 기술활용 여부 등 기업

특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산업별 생산성 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낮은 산업으로 고용이 이동

함으로써 전산업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차이가 벌어질 때, 산업구조변화 

배분효과는 음(-)의 값이 나타났음

－ 산업구조변화 배분효과는 산업간 생산성 격차로 인한 고용이동이 전산업

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냄

❑ (R&D 지출) 전체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R&D 지출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R&D 지출은 기술 및 지식 축적을 통해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질적으로 개선

하고 생산공정을 효율화하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1인당 R&D 지출 1% 증가는 전체 산업 노동생산성을 0.05%, 제조업은 0.05%, 

서비스업은 0.03%를 증가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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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는 것을 의미

⚪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업 부문의 R&D 지출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수출) 전체 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수출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수출은 외국경쟁업체와의 기술경쟁 등을 통해 기술혁신 및 마케팅 노력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인당 수출액 1% 증가는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을 0.05%, 제조업은 0.07%, 

서비스업은 0.02%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서비스업 부문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업규모) 서비스업 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 대비 높았음

⚪ 전체 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 대비 15.4% 높았고, 

제조업의 경우 2.9%, 서비스업의 경우 57.0%가 높았음

⚪ 서비스업 부문 내 저부가가치 산업은 기업규모와 노동생산성이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았음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과 영업부문의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함을 

시사

❑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활용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켰으나 산업별로 특성이 존재

⚪ 디지털 전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전체 산업에서

는 1.9% 높았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2.4% 높았음

－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

⚪ 인공지능 활용기업은 미활용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전체 산업에서는 

4.3% 높았고, 제조업은 2.6%, 서비스업은 4.2% 높았음

－ 서비스업 중 특히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확대

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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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업종별 영향요인) 저부가가치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R&D, 수출, 

인공지능, 기업규모 등에서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존재

⚪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수출액과 인공지능 기술활용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이지만, R&D 지출액과 기업규모는 노동생산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음

－ 수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수요처 확대,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수출액, R&D 지출액, 기업규모가 모두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 기업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R&D 투자 및 수출 등을 통한 효

율성을 제고를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

[노동생산성 영향요인 분석 종합]

가. 기업특성

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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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 (배경)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므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을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검토

⚪ 노동투입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

성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정

책의 중요성 증가

⚪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되, 제조업 부문의 정책과제도 

종합적으로 검토

❑ (정책여건) 정부의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부가가치 ․ 저임금 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고 제조업 ․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저부가가치 ․ 저임금 서비스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과당경쟁으로 인해 

기업이 혁신보다는 생존에 집중하게 되며, 노동생산성 제고와 산업 고도화

가 지연되는 특성

⚪ 정부 차원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서비스업 정책과제)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별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

여 조직 ․ 공정 ․ 마케팅 ․ 비기술적 서비스 혁신 등의 비 R&D 혁신을 포괄적

으로 지원

⚪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디지

털 전환과 AI 도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속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8 ∙ 요 약

⚪ 디지털 전환 속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과 

함께 해외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분절화된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통합 ․ 조정할 수 있는 범국가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제조업 정책과제)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제조업 내 기업규모별 ․ 산업별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등 지속

적인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 

⚪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 서비스업 및 주요국 제조업 대

비 높은 수준이나,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제조업 내 기업규모별 ․ 산업별 격

차 등의 제약요인 존재

⚪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제조

업 내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제조업 내 인적 

역량 제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전략적 융합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 노동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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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검토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투입이 감소추세에 있고, 축적되는 

자본량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총인구 감소와 인구고

령화 및 평균노동시간의 감소 등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노동투입량을 감소시키

고 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전후 산업구조 변화와 최근 관세협상

을 둘러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는 수출주도의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

을 심화시키며 자본을 늘리려는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수출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심화는 자본을 늘리려는 행위인 투자를 위축시

키고 이에 따라 자본량의 증가세도 둔화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투입량의 감소와 자본량의 증가세 둔화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경제성장률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025년 1.9%로 전망하고, 향후 5년간(2025~2029년) 연평균 1.8%

로 전망하여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1)

[그림 Ⅰ-1] 잠재성장률 전망치 추이 [표 Ⅰ-1] 투입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단위: %, %p)

연도
잠재성장률

(연평균)

잠재성장률 기여도

노동 자본 기타요소

2000~2004년 5.3 0.3 2.4 2.6 

2005~2009년 4.3 0.1 1.9 2.3 

2010~2014년 3.4 0.1 1.6 1.7 

2015~2019년 2.7 -0.2 1.5 1.4 

2020~2024년 2.1 -0.2 1.2 1.2 

2025~2029년 1.8 -0.1 0.8 1.1 

주: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국회예산정책처(2025),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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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5년(2020~2024)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1%인 반면 향후 5년간

(2025~2029년)은 연평균 1.8%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성장잠

재력이자 경제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이다. 특히 노동투입량의 감소와 자본량의 증가세 둔화로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기여하는 몫인 노동기여도와 자본기여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배경에 생산요소투입의 감소와 증가세 둔화가 있

으며, 단기간에 생산요소투입을 큰 폭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잠재성장률을 증

가시키기 어렵고, 노동투입과 자본투입과 같은 생산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

은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안정적인 성장을 하

기 위해서는 생산요소투입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동일한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상대적

으로 평가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38개 OECD 국

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38개 OECD 국가 중 26위

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비록 최근 5년간 연평균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

가율은 2.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와 G7 국가들의 평균인 0.6%를 상

회하고 있지만, 2000년대 4% 초반에서 2020년대 2% 초반으로 감소하였기 때

문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높

이고 제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주요 현황에 대한 비교검토와 노

동생산성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최근 들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노동생산성의 주요 현황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우

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심화시켰는지 식별하고 이러한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



∙ 3

가 전체적인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본다. 또한 정책적으로 산

업별 노동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

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최

근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의 심화와 기업규

모별 생산성 격차의 확대 및 무형자산 ․ 디지털 전환의 불균등 확산 등을 우리

나라 노동생산성과 관련된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선영 등(2021)2)은 우리나라 생산성 둔화는 투자 위축, 대외수요 약화, 

저생산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 한계기업의 증가, 인구 고령화와 디

지털 전환과 같은 무형경제로의 전환 등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정선영 등(2025)3)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시간당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상

황에서 2020년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장기 추세 대비 약 10% 아래

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반도체 ․

자동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는데 비해, 저생산성 ․

저부가가치 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개인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서비스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OECD 

평균보다 크게 벌어져 있고, 서비스업의 상대적 생산성 정체가 한국경제 전체

의 평균 생산성을 끌어내리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관련하여 안준기(2025)4)는 정부지원 

미흡, 기업투자 부족, 생계형 서비스업의 공급과잉, 정부 규제 등으로 서비스업

의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Kim et.al(2017)5)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크고 확

2) 정선영(2021),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이슈노트

3) 정선영(2025),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한국은행 이슈노트

4) 안준기(2025),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 이슈와 논점 제2321호,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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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어 왔으며, 이는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더 생산적인 기업으로 원

활히 이동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자원배분(misallocation)의 문제로 이어져 전체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는 대규

모 수출 중심의 대기업과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서비스업에서는 고부가가치 대기업 업종(금융, 보험, 정보통신 등)과 저부

가가치 중소기업 업종(음식 ․숙박, 소매업 등)의 규모격차와 생산성 격차가 심

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의 심화가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경우 전체적인 생산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소라 등(2024)6)은 제조업 중 ICT 산업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이 

높다는 특성상 디지털 전환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 비중

이 17%이며, 기계와 소재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 비중은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디지털 활용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

지만, 개인 서비스업(도소매업 및 숙박업 등)의 경우에는 6% 미만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불균등한 확산은 전환부

문과 비전환 부문의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체 생산성 

증가를 둔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의 개요와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현황을 대분류 산업별로 살펴보고,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중분류 업

종까지의 생산성 현황과 추이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 기업규모별 노동

생산성 격차의 심화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본다. 

Ⅲ장에서는 노동생산성 영향요인 분석을 제시한다. 우선 우리나라 노동생

산성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등을 살펴보고, 국가데이터처 ｢기업활동조사｣의 기

업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R&D 지출, 직접 수출액, 기업규모, 디지털 기술의 활

5) Kim et al.(2017), “The productivity spillover between SMEs and large firms in Korea”,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ume 26, Issue 6

6) 이소라 등(2024), ｢대내외 구조적 변화의 한국경제 영향 연구-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방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5

용(디지털 전환) 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으로 

산업간, 기업규모간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가 R&D, 수출액, 디지털 전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증가율 요인

분해를 통해 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가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를 둔화시

킬 수 있음을 보인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노동생산성 영향요인 분석을 토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 노동생산성 정책동향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등을 제시

한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서비스업의 낮

은 노동생산성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

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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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생산성 주요 현황

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

가. 국내총생산 추이

(1)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2020년 연쇄가격 기준)은 1953년 21조 3,023

억원에서 2024년 2,292조 2,024억원으로 약 107배 성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제2차 석유파동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1980년도 1.5% 

하락, 외환위기로 인한 1998년 4.9% 하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 

0.7% 하락 등 세 차례를 제외하면 양의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하였다.

[그림 Ⅱ-1]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 추이(1953~202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접속: 2025.10.27.)

지난 기간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은 점차 둔

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 25 전쟁 전후 복구 사업이 이루어진 1950년대

(1953~1959년)에는 연평균 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경제개발이 본격

화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각각 8.8%, 10.6%로 성장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경제성장률은 각각 9.0%와 7.4%를 기록하여 고도성장을 이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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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9%로 하락하였고, 

2010년대에는 3.5%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은 2.0%까지 낮아졌다.1) 

[그림 Ⅱ-2]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접속: 2025.10.27.)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평균

평균

경제성장률
5.9 8.8 10.6 9.0 7.4 4.9 3.5 2.0 6.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접속: 2025.10.27.)

[표 Ⅱ-1] 시대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 시대별 평균 경제성장률은 단순평균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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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를 생산함수를 통해 투입 요소별로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 각 투입 요소의 기여도가 모두 감소하였다. 먼저, 노동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1980년대(1982~1989년) 1.6%p, 1990년대(1990~1999년) 

0.4%p, 2000년대(2000~2009년) 0.3%p, 2010년대(2010~2019년) 0.1%p, 2020

년대(2020~2024년) -0.3%p로 하락하였다. 자본의 기여도 또한 1980년대

(1982~1989년) 5.1%p, 1990년대(1990~1999년) 4.2%p, 2000년대(2000~2009년) 

2.2%p, 2010년대(2010~2019년) 1.5%p, 2020년대(2020~2024년) 1.0%p로 감

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성의 변화율과 기타생산성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기타요소의 기여도는 1980년대(1982~1989년) 3.3%p, 1990년대(1990~1999년) 

2.5%p, 2000년대(2000~2009년) 2.2%p, 2010년대(2010~2019년) 1.8%p, 2020

년대(2020~2024년) 1.4%p로 하락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둔화가 특정 투입 요소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감

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과거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보다 생산성 및 기술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Ⅱ-3] 투입 요소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추이

주: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https://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자료를 바탕

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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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비중 및 성장기여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따라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1953년 

우리나라는 총부가가치 중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는 48.6%로 가장 비중이 크고, 

서비스업 39.8%, 제조업 7.9% 순으로 나타나 1차 산업 중심의 개발도상국이었

다. 그러나 경제 규모 확대에 산업구조 고도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1960년대(1960년부터 1969년까지) 각각 15.7%, 39.6%에서 2020년대(2020년부

터 2024년까지) 28.3%, 62.5%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제

외한 농림어업 ․광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등은 1960년대 44.7%에

서 2020년대 9.2%로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서비

스업과 제조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림 Ⅱ-4]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주: 1. 명목 국내총생산액에서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부가가치금액 기준

2. 기타산업은 농림어업 ․ 광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건설업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접속: 2025.10.27.)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평균

제조업 10.3 15.7 21.9 27.1 27.9 28.3 30.5 28.3 24.0

서비스업 40.5 39.6 44.8 49.9 54.9 60.2 60.0 62.5 51.2

기타산업 49.2 44.7 33.3 23.0 17.2 11.5 9.5 9.2 24.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명목 국내총생산액에서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부가가치금액 기준

2. 기타산업은 농림어업 ․ 광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건설업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접속: 2025.10.27.)

[표 Ⅱ-2] 시대별 산업별 비중

(단위: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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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성장기여도 또한 1950년대에는 농림어업 부문이 연평균 1.8%p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2.1%p, 제조업 1.2% 순이었다.2) 경제성장과 함께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1960년대 각각 2.3%p, 3.0%p로 증가하였다. 2020년

대에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연평균 1.4%p, 제조업이 0.7%p, 기타산업이 

0%의 기여도를 나타냈다. 산업 전체에서 제조업의 규모가 서비스업 규모의 반

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Ⅱ-5] 주요 산업별 성장기여도

주: 1.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2. 기타산업은 농림어업 ․ 광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건설업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접속: 2025.10.27.)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평균

제조업 1.2 2.3 3.5 2.7 2.4 1.7 1.1 0.7 2.1

서비스업 2.1 3.0 4.1 4.2 3.9 2.6 2.0 1.4 3.1

기타산업 2.3 2.7 1.7 1.1 0.6 0.3 0.1 0.0 1.1

합계 5.9 8.8 10.6 9.0 7.4 4.9 3.5 2.0 6.9

주: 1.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2. 기타산업은 농림어업 ․ 광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건설업을 포함

3.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의 기여도 합과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순생산물세 기여도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접속: 2025.10.27.)

[표 Ⅱ-3] 산업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단위: %p, %)

2) 시대별 평균 경제성장률은 단순평균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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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제조업의 비중 감소와 함께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변

화가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로 차별화된 시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1인당 소득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운수업 등

의 서비스업 내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고,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전문, 과학 

및 기술 관련 서비스업 ․ 출판, 방송, 영상, 정보서비스와 의료,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등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기술과 사회구조 변화가 서비스의 

업종별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업의 업종별 이질화는 향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3) 

[그림 Ⅱ-6] 1980년과 2024년 사이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주: 서비스업 내 부가가치 비중 변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접속: 2025.10.27.)

3)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기에는 전통적인 도소매업, 운수업 등이 서비스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술과 결합된 전문화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다(Eichengreen, Barry, and Poonam 

Gupta. “The two waves of service-sector growth.” Oxford Economic Papers 65, no. 1, 2013, 

pp.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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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장률 변동요인 분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총생산 항등식 

접근법을 이용하였다.4)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률을 노동생산성, 1인당 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5)로 분해할 수 있다. 먼저, 국내총생산(Y)은, 총근로시간

(H), 생산가능인구(L), 취업자 수(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


×



×(1) 

위의 식 (1)을 국내총생산을 GDP 증가율(


)의 관점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근로시간 증가율( ), 고용률 증가율( ),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의 합으로 분해된다.6) 

 ≡      (2) 

국내총생산 항등식을 이용하여 198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변동요인을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에 

따라 분해하였다.

먼저, 노동생산성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1980년대(1982~1989년) 

7.0%p에서 2020년대(2020~2024년) 2.5%p로 하락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른 근로 

여건 개선으로 근로시간의 기여도는 감소하였으나, 고용률의 기여도는 1980년

대(1982~1989년) 0.5%p에서 2020년대(2020~2024년) 0.6%p로 유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기여도는 저출생의 효과로 1980년대(1982~1989

년) 2.3%p에서 2020년대(2020~2024년) 0.5%p로 감소하였다. 노동생산성 증가

4) Gordon, Robert J, “Okun’s law and productivity innov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0, no. 2, 2010, pp.11-15와 이동렬, “산업부문별 노동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제

2013-22호, 한국은행, 2013의 방법론 참조

5)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가능연령인 15세 이상 인구로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을 제외함. 경제개발협력기

구(OECD)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을 15-64세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국가데이터처 지표누

리 생산가능인구 정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08, 접속: 2025.11.6.)

6) 국내총생산 항등식을 이용한 경제성장률 분해는 생산함수를 이용한 경제성장률 분해와 달리 통계청 자료

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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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둔화 추세 속에서 근로 시간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Ⅱ-7] 경제성장률 변동요인 추이(1982~2024)

주: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https://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자료를 바탕

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구분 경제성장률
변동 요인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1982~1989년 10.0 7.0 0.2 0.5 2.3

1990~1999년 7.1 6.4 -0.8 -0.2 1.7

2000~2009년 4.8 4.2 -0.9 0.4 1.2

2010~2019년 3.4 3.3 -1.2 0.4 1.0

2020~2024년 2.0 2.5 -1.5 0.6 0.5

평균 5.6 4.8 -0.8 0.3 1.4

자료: 국가데이터처(https://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표 Ⅱ-4] 경제성장률 변동요인 분해 결과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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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 분해: 생산함수 접근법

생산함수 접근법은 한 국가의 생산 구조를 최종 생산물과 다양한 생산

요소 사이의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통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콥-더글라스(Cobb-Douglas) 형태의 함수를 생산함수로 사용하

며, 최종 생산물과 각 생산요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   






  
(1) 

최종 생산물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  )이며,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

소로는 노동투입( ), 자본투입( ), 그리고 기타생산성(  )7)이 있다. 콥-더글

라스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가정하여 노동소득분배율( )과 자

본소득분배율(  )의 합은 1로 제한하였다. 다만, 기존의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와의 차이점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이 시간이 따라 변화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의 피용자보수비율8)

을 반영한 것이다. 

위의 식 (1)에서 자연로그를 취하고 시간(t)에 대하여 미분을 하면 다음

과 같은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log


(2) 

위의 식 (2)에서 최종 생산물의 증가율은 노동투입의 증가율, 자본투입

의 증가율, 그리고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서 기타

요소의 성장기여도는 잔여요인(    )과 분배율 부분( log  )으로 구

분될 수 있다. 식 (2)에서 잔여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자료를 통

하여 얻을 수 있거나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잔여 요인은 최종 생산

물의 증가율에서 관측 가능한 요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값으로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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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이라 칭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성의 

변화율과 잔여요인의 변화율을 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기타생산성이라고 칭하였다. 

8) 피용자보수는 생산에 대하여 노동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임금과 임금근로자들이 받는 주거 서비스, 건강 ․ 보건

비용, 보육지원금 등 복지비용을 포함하며, 피용자보수비율은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와 기업 및 재

산 소득) 중 피용자보수 비율을 의미함.





 

 
 



   




 log


(3) 

최종 생산물의 변화율은 실질 GDP 성장률, 노동 투입의 변화율은 총노

동투입시간 변화율, 자본투입의 증가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생산

자본스톡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노동투입   취업자수 ×주당근로시간×(4) 

생산자본스톡은 총고정자본투자()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남은 생산자

본스톡을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용자보수비율은 한국은행이 제

공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자본투입          (5) 

※  생산자본스톡   총고정자본투자   감가상각률

위의 식 (3)에서 모든 우변에 있는 항의 값을 계산하고 나면, 항등식에 

의해 잔여 요인의 증가율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잔여요인의 증가율과 분배

율의 변화를 더함으로써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식 (2)를 고려하여 성장기여도를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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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와 OECD 모두 생산가능인구는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을 포함하지 않음.

[BOX 2] OECD 기준을 활용한 노동생산성 추정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연령을 15-64세 인구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

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국제 기준보다 과다 산정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9)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제한한 경제성장률 변동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15-64세로 구

분된 노동시장에 정보에 대한 국가데이터처 자료 시작 시점이 1989년임을 

고려하여 1990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성장률 변동 요인을 분해하였다.

먼저, 노동생산성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1990년대(1990~1999년) 

6.5%p에서 2020년대(2020~2024년) 3.4%p로 하락하였다. 근로시간의 기여

도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 없기 때문에 두 기준 모두 동일하다. 고용률의 기여

도는 1990년대(1990~1999년) -0.2%p, 2000년대(2000~2009년) 0.6%p, 2010

년대(2010~2019년) 0.6%p, 2020년대(2020~2024년) 0.8%p로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기여도는 1990년대(1990~1999년) 1.5%p에서 

2020년대(2020~2024년) -0.6%p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가능인구

를 OECD에서 적용하는 15-64세로 제한할 경우 기존의 방식보다 노동생산

성 및 고용률의 증가율 기여도는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 기여도는 

감소함을 보여준다.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의 효과가 보다 

크게 추정되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우리나라 기준의 생산가능인구로 계

산할 때보다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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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제성장률
변동 요인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1990~1999년 7.1 6.5 -0.8 -0.2 1.5

2000~2009년 4.8 4.4 -0.9 0.6 0.8

2010~2019년 3.4 3.6 -1.2 0.6 0.5

2020~2024년 2.0 3.4 -1.5 0.8 -0.6

평균 4.6 4.6 -1.1 0.4 0.7

자료: 국가데이터처(https://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경제성장률 변동요인 추이(1990~2024)]

주: 1.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

2. 생산가능인구 연령을 OECD 기준인 15-64세 인구로 제한하여 계산

자료: 국가데이터처(https://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자료를 바탕

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경제성장률 변동 요인 분해 결과]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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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추이

가. 시간당 노동생산성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과 같은 요

소별 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등이 있다.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의 생산성과 관련된 전체 동향과 추이 및 산업별 동향과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간당 노동생산성으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만,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2021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단위 시간당 노동이 생산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GDP per worked hour)10)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다만, 

산업과 기업수준별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산업과 기업에서 창

출하는 부가가치를 총고용자 수로 나누어 측정하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활

용한다. 이에 먼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1981년 이후 연도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81년 5,120원에

서 1997년 15,373원, 2020년 36,532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도 전년 대비 893원 증가한 40,818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

어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1983년 12.5%, 1990년 7.4%, 2000년 

5.2%, 2015년 2.9%, 2020년 2.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간당 노동생

산성의 증가세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도 2.2%로 전망되고 있다. 

5년 단위 연평균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과 

후반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 초반이었으나, 2010년대 초반과 후반

10) 시간당 노동생산성
총노동시간

실질
, 총노동시간총노동투입량 취업자수×주당평균근로시간×





11)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추정과 전망을 위해서 실질GDP는 1981~2025년의 한국은행의 실질GDP(2020년 

불변가격기준)를 활용하였고 취업자수와 주당평균근로시간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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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2.3%와 3.4%로 나타났고, 2020~2025년에는 연평균 2.2%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초반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이전 5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10년 후반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추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코로

나19의 확산 전후로 최근 5년 동안에는 다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이전 5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반짝 증가한 이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21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 이전 시기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표 Ⅱ-5] 기간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연평균 %)

구분 실질GDP 고용량 총노동투입량 노동생산성

2001~2005년 4.9 1.5 0.7 4.2 

2006~2010년 4.3 1.0 -0.2 4.4 

2011~2015년 3.1 1.7 0.8 2.3 

2016~2020년 2.2 0.6 -1.2 3.4 

2021~2025년 2.4 1.3 0.2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시산

[그림 Ⅱ-8] 연도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그림 Ⅱ-9] 연도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주: 1. 각 연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로그값임

2.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주: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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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별 노동생산성

산업별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대분류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를 산업별 고용량 혹은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측정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대분류 산업별 노동생산성과 각 산업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은 높은 노

동생산성 수준과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수

준에서 증가율이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전체 산업을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 ․ 가스 ․ 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5

가지 업종별로 대분류하였을 때, 2024년 기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전기 ․ 가

스 ․ 수도업이 2억 64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1억 3,710만원, 서

비스업이 6,510만원, 건설업이 5,110만원, 농림어업이 2,250만원 등의 순이다. 

[표 Ⅱ-6] 대분류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2024년)

(단위: 만원, %)

구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1.6 28.8 5.0 62.3 

고용 비중 5.2 15.6 7.2 71.1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2,250 13,710 5,110 6,510

주: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비중이 낮은 전기 ․ 가스 ․ 수도업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대분류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의 추이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첫째,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둘째, 고

용비중이 높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최근 들어 정체 내

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3%이

고 고용비중은 71.1%에 달하지만,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510만

원으로 제조업의 1억 3,71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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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그림 Ⅱ-11]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건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20년 5,470만원에서 2022년 5,190만

원, 2024년 5,110만원으로 감소하여 2020~2025년 중 절대수준이 하락하게 되

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좀 더 

확대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나타내는 제조업 대비 서

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의 비율은 2020년 51.5%, 2021년 49.6%, 2022

년 50.3%, 2023년 49.4%, 2024년 47.5%로 202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

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최근 5년간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보다 더 컸고,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20년 1억 2,090만원에서 2022년 1억 

2,820만원, 2024년 1억 3,710만원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2.4% 증가하였지만,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20년 6,220만원, 2022년 6,440만원, 

2024년 6,510만원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1% 증가하는데 그쳤고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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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추이 [그림 Ⅱ-13]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고 그 격차가 최근 들어 커지는 

이유를 서비스업의 중분류 업종별 노동생산성 추이를 통해 살펴본다. 서비스업

의 중분류 업종은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과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을 토대

로 ① 저부가가치-고고용, ② 저부가가치-저고용, ③ 고부가가치-고고용, ④ 고

부가가치-저고용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 평균에 비해 낮지만 고용비중이 높아 고

용흡수력이 큰 ① 저부가가치-고고용 부문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

업, 사업시설, 교육, 보건사회복지업 등이며, 해당 부문의 2024년 기준 취업자

당 노동생산성은 4,660만원이다. 다음으로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평균수준에 

비해 낮고 고용흡수력이 낮은 ② 저부가가치-저고용 부문은 예술스포츠, 협회 

및 기타 업종이며, 해당 부문의 2024년 기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3,300만

원이다.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평균에 비해 높고 고용비중이 높은 ③ 고부가

가치-고고용 부문은 금융보험, 부동산, 정보통신업 등이며, 해당 부문의 취업자

당 노동생산성은 1억 4,59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평균

에 비해 높고 고용비중은 낮은 ④ 고부가가치-저고용 부문은 전문과학기술 업

종이며, 해당 부문의 2024년 기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9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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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별 구분 및 취업자당 노동생산성(2024년)

구분
저부가가치 고부가가치

① 고고용 ② 저고용 ③ 고고용 ④ 저고용

세부업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

협회 및 기타

금융보험, 부동산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부가가치비중(%) 29.5 2.7 25.4 4.6 

고용비중(%) 47.1 6.1 13.0 5.0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2024년, 만원)

4,660 3,300 14,590 6,910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서비스업의 4가지 업종별 분류에서 특히 고부가가치 업종의 취업자당 노

동생산성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① 저부가가치-고고용 부문

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20년 4,320만원에서 2024년 4,660만원으로 연평

균 1.7% 증가하였고, ② 저부가가치-저고용 부문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610만원에서 2024년 3,300만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하였다. 하지만, ③ 고

부가가치-고고용 부문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1억 5,060만원에서 1억 4,590

만원으로 연평균 0.8% 감소하였고, ④ 고부가가치-저고용 부문인 전문과학기술 

업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7,670만원에서 6,910만원으로 연평균 2.1% 감

소하였다. 서비스업 산업의 업종 중 저부가가치이면서 고용비중이 큰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 등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이후 5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한 반

면, 고부가가치 업종인 금융보험, 부동산, 정보통신,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 등

은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제조업의 취업자

당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4% 증가하였지만,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은 연평균 1.1% 증가하여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추세를 따라가

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내 고부가가치 업종의 최근 5년간 취업자당 노

동생산성은 하락한 반면, 저부가가치 업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완만한 증

가세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제한적인 성장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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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4] 서비스업 유형별 노동생산성 추이 [그림 Ⅱ-15] 서비스업 유형별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3.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가. 시간당 노동생산성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OECD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의 전체적인 수준과 추이를 살펴

본다. 또한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산업별 노동생산도 국제비교하여 

본다. 

우리나라의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평균이나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 평균이나 G7 

주요국들을 상회하고 있다.

OECD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기

준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GDP per worked hour)12)은 51.0달러13)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준이다. 

12) OECD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가별 실질GDP를 총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13) 이하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를 위한 노동생산성 수치는 2020년 불변가격 기준의 달러의 구매력평가지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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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OECD 회원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현황(2023년)

자료: OECD(2025), Productivity Database

측정가능한 38개 OECD회원국들 중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

산성의 순위는 26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주요국 대비 

상대적 수준은 OECD 평균 대비로는 81.3%, 미국 대비로는 61.0%, 독일 대비

로는 61.3%, 영국 대비로는 69.2%, 일본 대비로는 100.0% 수준이다. 

[표 Ⅱ-8] OECD 주요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및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

(단위: PPP적용 달러, %)

구분 아일랜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시간당 노동생산성 135.1 83.6 83.2 73.7 51.0 51.0 62.7

순위(38개국 중) 1 7 9 14 25 26 -

한국의 상대적 수준

(주요국=100)
37.7 61.0 61.3 69.2 100.0 100.0 81.3

자료: OECD(2025), Productivit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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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평균이나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생산

성 증가율이 OECD 평균이나 주요국들을 상회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3년

까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5% 증가하였지만, OECD 평균은 

1.2% 증가하였고, G7 평균은 0.6%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1.1%, 일본은 0.9%, 

독일은 0.7%, 영국은 0.4%, 프랑스는 0.3%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OECD 주요국과 선진국들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이

는 우리나라와 G7 선진국 간의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Ⅱ-9] OECD 주요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

주요국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2012~2017년 2018~2023년 2012~2023년

한국 2.6 2.5 2.5 

OECD 평균 1.2 1.1 1.2 

G7

G7 평균 0.7 0.5 0.6 

미국 0.7 1.5 1.1 

독일 1.0 0.4 0.7 

프랑스 0.9 -0.3 0.3 

캐나다 1.0 0.3 0.6 

영국 0.3 0.8 0.5 

이탈리아 0.1 0.2 0.1 

일본 1.1 0.7 0.9 

자료: OECD(2025), Productivity Database

G7 국가들 내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의 추이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2018~2023년까지 최근 6년 기간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이전 6년 기간(2012~2017년)의 증가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서, 해당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은 2018~2023년까지 최근 6년 기간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이전 6년 기간(2012~2017년)의 증가율에 비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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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나서, 해당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8~2023년까지 최근 6년 기간의 연평균 노동생산

성 증가율은 2.5%였고 이전 6년 기간(2012~2017년)의 증가율도 2.5%로 나타나

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7] OECD 주요국별 노동생산성 추이 [그림 Ⅱ-18] OECD 주요국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자료: OECD,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OECD, 국회예산정책처

나. 산업별 노동생산성과 생산성 격차 비교

OECD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별 노동생산성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본다. 우선 제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살펴

보면,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한 2023년의 제조업 취업자당 노동생

산성(GDP per person employed)14)은 158,335달러15)로 전년 대비 2.4% 증가

한 수준이다. 이는 비교가능한 37개국 중 6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16) 구

매력평가환율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G7 평균

과 OECD 평균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며, 한국을 100으로 놓고 주요국의 제

조업 노동생산성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OECD 평균의 제조업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은 한국의 82.0% 수준이며, G7 평균은 한국의 75.5% 수준이고, 미국은 

한국의 94.8% 수준이며, 독일은 한국의 84.2%, 영국은 73.4%, 일본은 71.7% 

14) OECD의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국가별 실질GDP를 산업별 취업자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15) 이하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를 위한 노동생산성 수치는 2020년 불변가격 기준의 달러의 구매력평가지수를 

적용하였다. 

16)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한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111,260

달러로 비교가능한 37개국 중 1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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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G7 개별 국가들에 비해서도 모두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7)

[표 Ⅱ-10] OECD 주요국별 제조업 부문 취업자당 노동생산성(2023년)

구분

구매력평가환율(PPP) 적용

노동생산성

(PPP 달러)

한국 대비 

주요국 수준(한국=100)

한국 158,335 -

독일 133,306 84.2 

미국 150,108 94.8 

영국 116,174 73.4 

이탈리아 113,831 71.9 

일본 113,487 71.7 

프랑스 103,517 65.4 

G7 평균 119,500 75.5 

OECD평균 129,824 82.0 

자료: OECD(2025), Productivity Database, 한국생산성본부

다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2023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구매력평가 환율 

적용 시 주요 선진국 및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시장환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는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74.1, OECD 평균의 94.2로

서 조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높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2023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78,225달러로 비교대상 OECD 33개국 중 27위에 머물러 있다. 

주요국을 100으로 놓고 우리나라의 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

업자당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의 69.5%, 미국의 51.5%, 영국의 84.5%, 이탈리

아의 77.9%, 프랑스의 76.3%, 일본의 101.9% 등으로 일본을 제외한 G7 개별 

국가들에 비해서 모두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구매력평가환율 적용시 우리나라의 2023년 제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수준보다 높은 국가들은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며, G7 국가들에 비해서는 모두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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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주요 내용

2009.05.08.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9개 분야(교육 ․ 의료 ․ 물류 ․ 방송통신 ․ 콘텐츠 ․ 컨설팅 ․ 디자인 ․ IT서비스 ․ 고용

지원)에 대한 규제합리화, 경제활성화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2010.06.09.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수출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2011.04.27.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기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추진지연

과제를 마무리하는 한편 의료 ․ 관광 ․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 

2012.02.22.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도적 지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

가 큰 서비스산업(관광 ․ 사업서비스 ․ 방송통신 ․ 사회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제도개선,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12.07.04.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해외진출 우선 업종(의료, 콘텐츠, 이러닝, 엔지니어링)과 국가를 선정하여 

서비스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지원방안을 마련 

2012.09.05.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종, 의료

선진화 입법 추진), 고부가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타겟국가 선정 및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 

2012.09.07.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 재정 ․ 금융 지원, 서비스

인력 확충,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 정책과제를 제시

2013.07.04.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며, 부처 협업 체계를 가동하여 현장애로를 해결

2014.08.12.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유망서비스 분야(보건 ․ 의료, 관광 ․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 핵심과제를 제시

2015.08.12.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조직 및 인프라 구축,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서비스 R&D 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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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주요 내용

2016.07.05.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서비스-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지원하고, 서비스경제의 인프라(R&D 투자 

확대, 규제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를 구축하며, 7대 유망

서비스별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

2018.02.07.

「서비스 R&D 추진 전략: 서비스산업 혁신Ⅰ」

민간 ․ 정부의 서비스 R&D 확대가 부가가치 및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R&D 투자를 강화하고 기반을 조성(세제혜택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 강화, 

유망분야 중심 서비스 R&D 투자 지속 강화, R&D 효과성 제고 등)

2019.01.09.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Ⅱ」

공유경제 활성화가 신서비스 시장 창출로 이어지도록 규제 ․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과세체계 정비, 공급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 등)

2019.06.26.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업-서비스업간 재정

․ 세제 ․ 금융 등 격차 해소, 표준화 ․ R&D ․ 인력양성 ․ 규제혁신 등 기초인프

라 확충, 서비스-제조업 융합 촉진

2020.08.13.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코로나19에 대응한 신(新) 수출동력 창출과 상품 중심 무역구조 혁신을 위해 

기업 ․ 시장 ․ 인프라 3대 지원체계 혁신, 6대 유망 K-서비스(콘텐츠, 의료 ․

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집중 육성

2020.10.27.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정부 서비

스 R&D 투자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R&D를 활성화

2021.03.03.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

코로나19 피해 경감 및 회복 지원, 비대면 ․ 디지털 전환 지원, 서비스 산업의 

기초 인프라 혁신(R&D, 해외진출, 인력양성 ․ 공급, 표준화, 통계화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2021.04.29.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망 서비스, 사회안전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고, 표준 및 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표준화 인프라 구축

2024.11.14.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기업 도약,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육성, 서비스업 규모화 ․ 표준화,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을 지원 

자료: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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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 노동생산성 정책

가. 정책동향

(1) 배경

우리나라 제조업은 수출주도 성장전략 아래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룩해왔으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핵심적

으로 기여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

비스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Ⅳ-14]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그림 Ⅳ-15]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중장기적 변화 및 제조업 내 생산성 격차를 고

려한다면,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우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환경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노동생산성 증가세는 구조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과거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0~2007년 연평균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

율은 7.8%였으나,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2013년 이후 연평균 제조업 노동생산

성 증가율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내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및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대기업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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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중소 ․ 중견기업은 기술역량 ․ 데이터 처리역량 ․ 자본투입 제한 등으로 인

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전후로 비대면 

생산관리 ․ 자동화 촉진 등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개선조치들이 활발히 도

입되었으나,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자금 ․ 인력 ․ 데이터 역량 부족으로 대응이 

제한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불안, 공급망 단절, 원자재 가격 변

동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2) 주요 정책

정부는 제조업 노동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중심의 디지털 기반 

제조혁신 가속화, 첨단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생산성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에 관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은 별

도로 수립 ․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에 해

당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 및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

성 기본계획」(’23) 중소벤처기업부의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 

등 부처별 주요 행정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① AI 중심의 기술혁신

우선, 정부는 AI 중심의 기술혁신을 통해 제조업 부문 경쟁력 강화 및 노

동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AI 대전환 ․초혁

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재정 ․ 세제 ․금융 ․ 인력 ․ 규제 ․ 입지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에는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농업,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부문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대부분 제조업

의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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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정부의 AI 대전환 ․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자료: 정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AI 대전환을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하고, AI 인프라 확충, 원천기술 확보, AI 모

델 보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R&D 실증지원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주요 제조업 부문의 AI 기술 도입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

고, AI 팩토리 확산 ․ 고도화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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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정부의 제조업 부문 AI 대전환 주요 정책

구분 주요 내용

AI 로봇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 ․ 핵

심부품 등) 및 산업현장 실증 ․데이터 학습 등을 통해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 상용화

예) [조선] 보강재 자율이동 용접로봇, 선박블록 협소공간 작업용 

다족 보행 로봇 

AI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데이터 ․ 실증 법제 정비, 교통

서비스(버스 ․ 택시 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AI 선박

지능형 항해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특례 적용 

및 연안 내항선박 대상 실증 등을 지원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가속

AI 가전
TV ․냉장고 등 가전에 AI를 탑재하고, 이에 기반한 AI 홈서비스 

실증 ․ 확산을 지원해 글로벌 AI 가전 ․홈 시장 선점

AI 드론
AI 드론 ․ 부품 및 운용 ․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 

생태계 조성 및 규제 합리화

AI 팩토리
주력 제조업(자동차 등) 특화 AI 솔루션 보급 및 AI 로봇 ․ 시설 ․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AI팩토리 확산

AI 반도체
피지컬 AI에 필수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확산을 위해 자동차 ․

가전 ․ 로봇 ․ 드론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개발 ․ 실증 지원

자료: 정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

아울러, 정부는 산업별로 데이터를 공통 표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제공 ․ 연계 ․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AI 교육

인프라 조성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프라 조성

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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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정부는 2022년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기반으로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

전지 ․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제공하

고 있다.29) 또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등을 바탕으로 첨단소재 ․ 부품 등에 

관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

력 확보 및 생산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23~’27)」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은 경제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으로, 그 육성을 위하여는 빠른 기술혁신,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양

질의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기본계획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 생태계 ․ 기

술 ․ 인력 등 종합적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

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전략기

술 개발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지정, 첨단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추

진된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하여는 소재 ․ 재활용 ․ 공정기술에 대한 패키지 지원

이 제공되며, 바이오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GMP 인프라 확충 및 신약 임상 인

프라 고도화 기반 구축 등이 진행 중이다. 

29)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8., 2025. 10. 1.>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 ․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 ․ 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 ․ 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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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자료: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 2023.5.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지정된 첨단소재 ․ 부품 관련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각 산업부문별로 R&D 투자 등을 통

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AI시대 핵심 소재로 평가받는 SiC 전

력반도체에 대한 제품 양산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 등을 통해 기술자

립률을 제고하고 제품의 국내 생산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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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 제조기업 지원

제조업 내 대기업 및 선도기업은 AI ․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나, 중소 ․ 중견기업은 전문인력 ․ 데이터 인프라 ․ 투자여력 

부족으로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대전환, 스케일업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AI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AI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제조데이터 관리 ․ 활용 ․실증 등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유인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조업 부문의 AI 기술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25.10.)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은 제조업과 기술기업 간의 선순환적인 스마트제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계획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AI 대전환과 스마

트제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 계획은 자체적으로 AI 

도입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Ⅳ-6]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AI 자율 제조 선도모델 육성 제조AI 활용 지원체계 수립

공급망 ․ 지역 ․ 업종 특화 제조 AX 추진
중소기업 DX ․ AX 지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소기업 ․ 소공인의 AI 활용 기반 강화
제조로봇 및 자동화설비 보급 확대, 소규모 중소기업 

AI 활용 지원 강화

스마트제조산업과 기술기업 육성

스마트제조산업 ․ 전문기업 육성체계 마련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육성체계 마련

스마트제조 기술 경쟁력 확보
분야별 스마트제조 기술개발 추진, R&D 성과 실증 

및 상용화 지원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 지원
유망 스타트업 선발 및 성장 지원, 전문기업 자금 

공급 확대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제조AI 내재화를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인프라 확충

제조데이터 ․ 제조AI 활용 기반 조성 중소 제조현장 맞춤형 데이터 표준화

제조 핵심 인력 AI 리터러시 강화 AI 전문연구인력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AI역량 강화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 스마트제조혁신 거버넌스 강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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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과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 대비 높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도 우수

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제조업 내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

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전략적 융합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유지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은 R&D 지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및 직접수출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

로 정부의 AI 중심 기술혁신 정책의 경우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R&D 투자 및 기업의 

R&D 투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규모별 ․ 산업별 격차와 같은 개선과제가 확인된

다. 이러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경기순환 요인이 

아니라, 산업구조 ․ 기업역량 ․ 투자 ․ 인력체계 ․ 정책체계 등 다차원적 구조 문제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OECD와 IMF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

리나라 제조업 내 기업별 ․ 산업별 생산성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생산성 상위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후발기업은 정체되어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

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30)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대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및 선행연구 등을 바탕

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성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OECD, ｢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 2021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2024

IMF, ｢Productivity and Product Markets in Korea: Evidence from Advanced Economies｣, 

202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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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별 생산성 제고 기회 ․ 역량 격차 완화

제조업 기업규모별 관련 역량 및 제반여건의 차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수준 및 관련 정책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R&D투자 확대, 디지

털 전환 및 인공지능기술 도입 등과 관련하여 기업규모별 역량 및 제반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생산성 향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R&D 투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기술 도입 등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과제이나,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별 생

산성 향상과 관련된 역량과 기회의 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본투입과 기술 역량 부족 등으로 생산성 상승 여력

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대기업은 M&A와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

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협력업체로서 단순 조립 등 혁신역량을 축적하기 어

려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

다. 또한, 중소기업 내 선행기업과 후행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상당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의 경우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으나, 제조업의 전체 인공지능 활용률은 2023년 기준 

3.9%에 불과하고, 기업별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AI 기술에 대한 업무 활용 경험이 없고, AI에 대해 필요

성에 대한 인식 부족,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AI 도입

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7] 종사자 규모별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활용 여부(2023년 기준)

(단위: %)

구분 5명 미만 5~9명 10~49명 50~299명 300명 이상

인공지능 기술

활용비율
4.7 6.2 15.0 26.2 44.2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디지털전환실태조사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기술 도입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기업별 생산성 

제고 기회 ․역량의 격차가 상당 수준으로 나타날 경우, 중소 제조기업, 특히 후

행기업의 낮은 생산성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

려가 있다.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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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의 고용 이동이 발생할 경우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AI 중심 기술혁신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조업 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나, 기업규모별 자원 ․역량 등의 차이로 인해 중소 

제조기업에 대하여는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전략 3.0」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AI 도

입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효과는 충분

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은 장비 ․설비 자동화 중심 단계에서 AI ․ 데이터 기반 운영 고도화로 진화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데이터 수집 ․표준화 ․ 분석 인력 확보가 어려워 도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규모별 역량 및 제반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생산

성 향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

입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은 보조금 지

급 등 기존의 금전적 지원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AI 도입 및 디지털 전

환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순 장비 구

입 및 시설 도입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 컨설팅, 데이터 

표준화, 교육훈련, 구독형 서비스 비용 등 중소 제조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략적 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

정부의 노동생산성 제고 정책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전통 제조업

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약이 우려되므로, 정부는 제

조업 내 산업별 생산성, 부가가치, 국제 경쟁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육성, 산업의 재구조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산

업 간 생산성 편차는 상당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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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계 ․ 정밀가공 ․ 식품 ․ 의

료기기 등 다수의 전통 제조업은 자동화와 디지털전환 수준이 낮고, 노동집약

적 공정 비중이 높아 생산성 제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데

이터 기반 공정관리, AI ․ 로봇 활용 등 첨단 기술 도입이 제조업 전반에 균등하

게 확산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제조업 

생산성 향상 정책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 제조업

에 대한 생산성 제고 방안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직접수출액과 제조업 노동생산

성 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접수출액

과 생산성 간 양의 관계를 직접적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분석 결과

는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여 학습 ․ 기술 ․ 조직역량을 축적하는 기업일수록 상대

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 제조업의 경우 낮

은 생산성으로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역

량을 축적할 기회가 적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조업 내 산업별 생산성, 부가가치, 국제 경쟁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육성, 산업의 재구조화

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고부가가치화 가능성, 기술 ․ 디지털 전환 잠재력 등의 측면에

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을 식별하고, 해당 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비효율적 존속이 지속될 경우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정체가 구조화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산업 특성상 그것이 어려운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생산성 기반 구조조정 지원, 기술기업 M&A 

세제 지원, 기술 ․ 인력 통합 프로그램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의 단순

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시장 기반 기업 재편, 정책 금융 ․ 기술 지원, 노동전환 

지원이 결합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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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전략적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제

고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산

업구조 전반을 살펴보면, 기술 발전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

가 희미해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의 높은 생산성과 

축적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 생산성 향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조업 내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③ 인력양성 및 재교육 등을 통한 인적 역량 제고

디지털 전환 등 기술 변화 속 숙련 인력 부족 및 기존 인력의 직무전환 지

체 등 인적 요인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

므로, 정부 차원에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교육 ․ 양성 비

용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기술 도입 등 제조업의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

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운영 ․ 활용 ․ 내재화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은 생

산성 제고를 위한 주요 기반이다. 공정 데이터 분석, AI 기반 품질관리, 로봇운

영, 설비 예지보전 등과 같은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생산성 향상

을 기대할 수 없으며, 현장 인력이 해당 기술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

어야 비로소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력 역량 강화는 오

늘날 제조업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숙련 인력 부족 및 기존 인력의 직무전환 지체 등 

인적 요인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숙련기술 인력의 은퇴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숙련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청년층의 제조업 진입은 감소하고 있어 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

워지고 있다. 또한 재직자 중심의 직무전환 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특히 중소 

제조기업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 저하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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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력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교육의 상당 부분이 단순 디지털 기초교육 또는 공급자 

중심의 강의형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어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 

분석, AI 운영, 로봇 프로그래밍, 공정 자동화 운영 등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체계의 한계는 신기술 도입

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내 숙련 인력 부족 및 직무전환 지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조업 종사 인력이 디지털 전환 

및 AI 기반 생산체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실무교육, 맞춤형 

직무전환 프로그램, 전문교육 비용 지원 등을 강화하여, 인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력정책 강화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차원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혁신 역량과 지속가능한 경

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④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복수의 부처에서 추진하고 관련 예산

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 체계적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은 미흡하므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를 점검 ․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산업통상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

동부 등 여러 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나,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 거버넌스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경우 제조업을 넘어 종합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담은 

계획으로서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집중한 체계적인 계획으로는 보기 어렵고, 

각 부처별로 수립된 계획 간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산의 측면에서도 제조업 생산성 개선과 연계된 성과목표의 설정 및 분류

체계가 미흡하며, 이는 재정 투입의 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정책 연계를 점검하고, 제조업 생산성 향상

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 및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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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과성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

록, 관련 예산의 분류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4. 소결

노동인구의 감소 속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은 낮은 기술 활용도, 영세한 산업 구조, 저부가

가치 업종의 높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 대비 현저히 낮은 생

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저부

가가치 서비스업의 영세화와 경쟁과열, 서비스 R&D 투자 부진, 서비스 수출 

정체 등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저

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제조업은 서비스업 대비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첨단산업 대비 전통 제조업의 낮

은 생산성과 경쟁력, 숙련 인력 부족 및 신기술 관련 교육 부족 문제 등이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제조업 내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

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늘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산업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상호 보완적 가치사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

환도 요구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전략적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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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인구감소와 투자증가세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하방압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투입요소의 양을 증대시키는 것 만으로

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

게 하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노동생산

성 현황과 노동생산성 영향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다. 

1981~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8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

으며, 2021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 수준과 증가추세가 지속되

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에서 증가율이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평균이나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OECD 평균이나 G7 

주요국들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을 100으로 놓고 주요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OECD 평균의 제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한국의 

82.0% 수준이며, G7 평균은 한국의 75.5% 수준이다. G7 개별 국가들에 비해서

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2023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78,225달

러로 비교대상 OECD 33개국 중 27위에 머물러 있다. 주요국을 100으로 놓고 

우리나라의 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96 ∙ 

G7 평균의 69.5%, 미국의 51.5% 등으로 G7 개별 국가들에 비해서 모두 생산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로 인한 고용이동이 전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산업구조변화 배분효과는 2017년 이

후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에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낮은 산업으로 고용이 이동함으로써 전산업 노

동생산성 증가를 감소시켜 전산업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을 의미한다.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토대로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패널회귀

분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1인당 R&D 지출 1% 증가는 전산

업의 노동생산성을 0.05% 증가시키고 제조업은 0.05%, 서비스업은 0.03%를 증

가시켰다. 이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

를 완화시키기 위해 서비스업 부문의 R&D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인당 수출액 1% 증가는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을 0.05% 증가시

키고 제조업은 0.07%, 서비스업은 0.02%를 증가시킨다. 이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서비스업 부

문의 수출을 전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전산

업의 경우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에 비해 15.4% 높았고, 제조업의 경

우 2.9%, 서비스업의 경우 57.0%가 높았다. 이는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과 영업부문의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되어서는 디지털 전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전산업 부문에서는 1.9% 높았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2.4% 높

았다.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되어서는 인공지능 활용기업은 미활용 기업 대비 

전산업부문에서는 노동생산성이 4.3% 높았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2.6% 높았

고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4.2% 높았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인공지능 

투자의 확대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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